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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istrict designation and withdrawal of urban public housing complex development sites to ensure the continuous promotion of such projects. It particularly examines the differences between district designation and withdrawal sites under similar conditions, such as the advantages of the development project and market deterioration, and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these outcomes.

          The study distinguishes between two groups, namely, the primary research subjects consisting of 17 district designation and 29 withdrawal sites previously announced as part of urban public housing complex project. Various methods, including statistical and map analyses, field surveys, and stakeholder interviews, were used to compare district designation sites with withdrawal sites, and analyze the factors responsible for each outcome.

          The statistical analysis revealed that the district designation sites had more landowners, conducted more resident briefing sessions and had a higher public contribution ratio than withdrawal sites. In station influence areas, district designation sites had a higher floor area ratio of multi-family and row housing, and were located farther from subway stations. Low-rise residential areas featured a higher number of public renewal sites within 1 km radius and had a higher proportion of public land. Map analysis indicated that district designation sites in station influence areas larger than 10,000 m² were located farther from subway stations. In low-rise residential areas, both district designation sites and withdrawal sites were found adjacent to educational facilities; however district designation sites were also close to subway stations and had larger areas. Results of stakeholder interviews highlighted the voluntary willingness of the residents to promote the project and share project details through additional resident briefing sessions, as the key determinants for designation. Conversely, opposition stemming from a lack of information and situations in which the project could not proceed were cited as reasons for withdrawal.

          This study offers actionable policy recommendations to mitigate negative perceptions about urban public housing complex projects among residents. It can also aid in the provision of affordable high-quality urban housing, addressing critical housing needs in rapidly urbanizing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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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문재인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20번 이상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3기 신도시 지정 등 대규모 주택 공급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신도시 내 주택 공급은 주택 가격 안정 효과에 제한적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김승욱, 2021). 이와 함께, 부동산 개발규제로 인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의 부족이 주택 가격 상승 요인으로 대두되었고(이창무, 2020; 주종웅·권영상, 2023),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정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정책 트렌드가 변화하였다(류성원·안종현, 2022).

        그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자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진행하는 민간주도의 도시정비사업이 도심 내 주택 공급에 큰 역할을 해왔다. 서울의 경우, 최근 3년간 아파트 공급의 66.8%가 이러한 정비사업에서 비롯되었다(김지엽 외, 2021). 하지만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정비사업은 각종 심의와 복잡한 절차, 사업성 검토 부족, 조합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조합원의 이해관계 조정이 장기간 소요되었다(김혜천·정경용, 2018; 윤상조, 2018; 김지엽 외, 2021; 안근철·이명훈, 2022). 이로 인하여 사업이 장기화되고, 사업성이 저하되어 사업지구 해제 및 축소가 진행되기도 하였다(최상진·김한수, 2020). 또한 민간주도의 정비사업은 조합원과 건설회사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사업구조가 되어 주민 배제, 공동체 파괴,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 다양한 문제를 심화시켰고(Freeman and Braconi, 2004; He and Wu, 2005; 문덕배 외, 2014; Liu and Xu, 2018; 곽명신, 2020), 더 나아가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김지엽 외, 2021). 이에 따라 사업성 개선, 신속한 사업 추진, 갈등 중재 등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필요성이 증가하였고(Smets and van Weesep, 1995; 이명훈 외, 2009; 박희수 외, 2010; 서수정·임강륜, 2013), 주민들도 공공주도 사업방식을 선호하기 시작하였다(김진수, 2020; 오재현 외, 2022).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공공주도의 도시정비사업 내용을 담은 5·6부동산대책, 8·4부동산대책, 2·4부동산대책을 연이어 발표하였다.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 개발이익의 사유화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LH 및 SH 등 지방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이었다(국토교통부, 2020). 특히, 국토교통부가 2021년 2월에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은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2025년까지 서울 약 32만 호, 전국 대도시 약 83만 호의 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하고자 한 정책이었다(관계기관 합동, 2021). 도시 재편 및 주택 공급이라는 공익성을 감안하여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고(국토교통부, 2021g),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하여 2024년 9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국토교통부, 2024a).

        하지만 시장 여건이 악화됨에 따른 원주민 분담금 증가, 공공주도 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주민 반발,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 등 민간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가 증가하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현황은 최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12월을 기준으로, 지구 지정이 완료된 구역은 17개소, 예정지구는 4개소, 사업 후보지는 32개소 등으로 나타났으며, 후보지가 철회된 구역은 29개소로 나타났다.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후보지 철회와 사업 추진 지연은 주거환경 개선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만들고, 사업구역 내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더욱 악화시켰다(김지엽 외, 2016; 권용석, 2021). 또한 후보지 철회와 같은 사업 번복은 LH 등 공공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하락과 공공주도 사업에 대한 거부로 이어졌다(Lee, 2019).

        최근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기한도 다가오면서, 정부는 사업 시한 연장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24b; 국토교통부, 2024c). 국회 본회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시한을 2024년 9월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국토교통부, 2024d). 이와 함께,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도심 내 주택을 보다 빠르게 공급하고자 하였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지구 지정이 이루어지는지와 사업 후보지가 철회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다양한 이점과 시장 여건 악화라는 동일한 상황 속에서 지구 지정 구역과 후보지 철회 구역 간 차이를 살펴보고, 서로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정도와 사업성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고, 이에 따라 경제적 요인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지구 지정 및 후보지 철회에 작용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경제적 요인보다는 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 인근 지역에서의 정비사업 추진 여부, 과거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업자의 관여 등에서 기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업구역의 입지 및 유형에 따라 요인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통계 분석, 도면 분석, 현장 답사 및 인터뷰 등을 활용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구 지정 구역과 후보지 철회 구역의 특징과 사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주민들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향후 도심 내 부담 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2024년 12월까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발표된 82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 중 본 지구로 지정된 구역 17개소와 후보지를 철회한 구역 29개소 등 46개소를 1차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요인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하여 1차 연구대상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은평구, 도봉구 내 지구로 지정된 구역 6개소와 후보지를 철회한 구역 12개소 등 18개소를 2차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은 다수 후보지가 위치한 상위 행정구역과 후보지 발표일자로 설정하였다.

        우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고자 사업이 지닌 특징과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정비사업 추진 및 해제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기존 정비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연구에 사용할 변수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선정한 변수에 맞추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지구 지정 구역과 후보지 철회 구역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집단 간 특징과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두 집단을 비교할 수 있는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샤피로-윌크 검정(Shapiro-Wilk Test)을 통해 변수의 정규분포 충족 여부를 검정하고, 변수의 분포 특성에 따라 t-검정(t-test)과 맨-휘트니 U 검정(Mann-Whitney U test)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을 사업구역 위치와 사업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류 기준에 따라 지구 지정 구역과 후보지 철회 구역 간 차이가 다르게 도출되는지 알아보았다.

        이후, 지구 지정 구역과 후보지 철회 구역 간 도시공간구조를 분석하고, 적은 모집단으로 인하여 통계 분석에서 도출되지 않은 요인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면 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장 답사 및 인터뷰를 진행하여 통계 분석과 도면 분석에서 도출한 요인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인식과 지구 지정 및 후보지 철회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사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지정과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보지 선정 지표 및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Analytical framework
          
          

        

        
        

      

    

    

  
    
      Ⅱ. 이론적 고찰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1년 2·4부동산대책의 주요 사업으로,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이다(국토교통부, 2024a). 공공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참여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와 투기를 방지하고,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관계기관 합동, 2021; 국토교통부, 2021g). 정부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통해 원주민 분담금을 낮추어 사업의 공익성을 확보하고, 도심 내 양질의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을 획기적인 속도로 대량 공급하고자 하였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이점에는 신속한 사업 추진,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한 사업 지원, 맞춤형 지원 및 생활 SOC 확충을 통한 공공성 확보, 투기 방지 대책 마련 등이 있다(관계기관 합동, 2021). 첫 번째 이점은 약 13년이 소요되던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것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관계기관 합동, 2021). 민간주도의 정비사업은 인·허가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시행인가 시, 통합심의를 도입하여 빠르게 인·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는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최소화, 건축규제 완화 등 다양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관계기관 합동, 2021). 역세권에 해당하는 주거상업고밀지구에서는 준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40% 상향을 적용하였다. 저층주거지에 해당하는 주택공급활성지구에서는 용도지역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을 적용하였다. 기부채납 비율은 주택법령에 따라 재건축 9%, 재개발 15% 수준으로 규정하였고, 일조 및 채광, 대지 안의 공지기준, 조경설치 의무기준 등을 완화하였다. 또한, 7층~15층 가로주택의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를 완화하고, 동간 최소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0.5로 완화하였다. 이외에도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 보증 지원을 강화하였다. 셋째, 인센티브를 통해 유발된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수익률 보장, 특수상황 토지소유자, 세입자, 영세상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생활SOC 확충 등에 활용하여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관계기관 합동, 2021). 토지소유자들은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공기업이 참여했을 때, 10%p~30%p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 개발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에게는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고, 세입자에게는 이주비 지급 및 이주공간 안내, 영세상인에게는 임시영업시설 지원, 재정착을 위한 공공임대상가 및 상가 분양을 진행한다. 생활 SOC는 건물 저층부에 헬스, 보육, 택배, 안전시설 등을 복합하여 공급하고, 개방형 공동이용시설로 운영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고 주민 대상 공람 및 공고 절차 신설, 주민협의체와 주민대표회의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였다(국토교통부, 2023). 마지막으로 사업구역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였다(관계기관 합동, 2021).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되어 아파트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하는 제도를 추진하였다. 하지만 실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자도 현금청산 대상이 되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 취득 대상자를 보호하고자 후보지 발표를 법제화하고, 현물보상 기준일을 각 후보지 발표일로 조정하였다.

      

      
        2. 도시정비사업 유형별 특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기존 도시정비사업을 비교하면, 사업 대상지역, 공공의 역할과 사업방식, 기부채납과 공공임대 비율, 근거법령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김옥연, 2024).

        민간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사업, 공공재개발사업 등 기존 도시정비사업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신규 사업지역을 발굴하기 위하여 정비(예정)구역을 제외한 지역 중 유형별 지정 요건(역세권 5,000m2 이상, 준공업지역 5,000m2 이상, 저층주거지 10,000m2 이상)에 부합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재 민간재개발사업을 제외한 신속통합기획사업과 공공재개발사업에서는 공공이 일부 참여하고 있지만, 사업방식은 관리처분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 방식은 입주까지 원자잿값 변동, 금리 인상 등 외부요인 변동에 의하여 변동분담금이 발생하고, 사업 전반의 경제적 리스크를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김인호, 2023). 공공재개발사업에서는 공공이 관리처분 시 산정되는 확정분담금을 끝까지 보장하고, 사업 전반의 경제적 리스크를 조합과 공동 분담한다(국토교통부, 2020). 반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이 단독시행자로 참여하며, 현물보상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물보상 방식은 토지등소유자가 공공에게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 등을 현물로 선납하고, 공공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공급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주민들은 사업 진행 중에는 주민대표회의인 주민협의체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며, 사업 준공 후에는 입주 시기에 맞추어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해간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공공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온전한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 건설 원자잿값 상승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한 사업 리스크도 완전히 책임지게 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부채납 비율과 의무 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도 다른 도시정비사업보다 완화 적용된다. 민간재개발사업과 신속통합기획사업은 사업 부지의 25%를 기부채납으로 제공해야 하며, 공공재개발사업은 상향 용적률 중 50%를 임대주택으로 구성해야 한다. 반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재건축의 경우에 부지의 9%, 재개발의 경우에 부지의 15%만 기부채납으로 제공하면 된다. 공공임대주택도 민간재개발사업과 공공재개발사업은 전체 세대 수의 20% 이내를, 신속통합기획사업은 전체 세대 수의 15% 이내를 공급해야 하지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전체 세대 수의 10%~20%를 공급하면 된다.

        <Table 2>는 민간재개발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비교한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진행할 때에 용도지역 종상향 등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민간재개발 대비 용적률이 평균 50%p~110%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2021a; 국토교통부, 2021b; 국토교통부, 2021c; 국토교통부, 2021d; 국토교통부, 2021e; 국토교통부, 2021f). 또한,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을 통해 기존 민간재개발 대비 개발 세대수가 평균 약 250세대~700세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국토교통부, 2021a; 국토교통부, 2021b; 국토교통부, 2021c; 국토교통부, 2021d; 국토교통부, 2021e; 국토교통부, 2021f). 수익률은 시세차익을 종전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였고, 기존 민간재개발 대비 평균 20.0%p~29.6%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2021a; 국토교통부, 2021b; 국토교통부, 2021c; 국토교통부, 2021d; 국토교통부, 2021e; 국토교통부, 2021f). 이는 종전자산이 같을 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시세차익이 민간재개발사업의 시세차익보다 더 큰 것을 의미하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이 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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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선행연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다룬 연구는 정책 및 제도적 접근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권용석, 2021; 김승욱, 2021; 김지엽 외, 2021; 김제경, 2022; 원경환, 2022)와, 실증 분석 및 사례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변세일 외, 2021; 김인호, 2023; 김주진 외, 2023; 이승수, 2024)가 있다.

        정책 및 제도적 접근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은 사업이 가진 제도적 한계를 짚고, 법·제도적, 계획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승욱(2021)의 연구와 김지엽 외(2021)의 연구는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등장배경과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과 평가를 진행하였다.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들은 압축도시의 개념에 적합한 정책이며, 구도심의 쇠락과 도심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을 도출하였다(김승욱, 2021). 하지만 지방대도시에서는 사업성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체되고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이루어져 낙후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말한다(권용석, 2021). 이에 지방 대도시는 주택 과잉 공급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이 처한 상황에 맞는 정책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권용석, 2021).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막연한 수익률 보장, 조합집행부와의 이견, 신규 매수자의 현금 청산 등 과도한 재산권 침해, 공공시행자 방식 및 지구 지정 방식의 문제, 근거법 미비와 같은 한계가 있었다(김승욱, 2021; 김제경, 2022).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구체적인 수익률 제시 및 담보, 원활한 주민 소통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현금 청산 제도 개선, 합리적인 분양 자격 부여, 양질의 주택공급 방안 강구, 사업 선택권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김승욱, 2021; 김지엽 외, 2021; 김제경, 2022). 한편, 역세권의 성격 및 범위에 따라 역세권 유형의 사업을 차등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김지엽 외, 2021),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편의시설 및 공원 확충,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지원시설 공급 등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원경환, 2022).

        실증 분석 및 사례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은 특정 사례에 대하여 분석하거나 설문조사 등 실증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변세일 외(2021)의 연구는 기존 민간주도 정비사업 계획이 있던 4개의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방식에 따른 사업성을 비교 분석하였고, 민간주도에서 공공주도로 사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후보지마다 사업성 개선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의 제도와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의율 제고를 위한 보상방안 마련, 사업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공공 간 협력 강화 및 역할 분담 등 다양한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김인호(2023)의 연구와 이승수(2024)의 연구는 인천에 위치한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김인호(2023)의 연구는 정비사업 해제를 경험하고 공공주택 비율이 높은 구역에서 주민 동의가 빠르게 이루어졌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와 AHP를 통해 주민은 경제적 요인을, 전문가는 제도적 요인을 중시한다는 인식 수준의 차이를 증명하였다. 이러한 인식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주민의견 수렴 절차 마련,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 등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이승수(2024)의 연구는 사업구역의 현황을 분석하고, 통합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주진 외(2023)의 연구는 도심 공공주택 사업의 이주대책 수요 특성을 실증분석하고, 한계점을 진단하여 이주대책 및 이주지원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서울특별시 내 선도지구 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전문가 FGI를 실시하여 이주지원을 위한 법제기반 확립, 이주비 보조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역할 강화, LH 내 전담 조직 구성 등을 제시하였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법령 및 보도자료 등에 근거한 문헌조사와 사례 분석,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권리 산정에 의한 신규 매수자의 현금 청산, 과도한 재산권 침해, 제한적인 주민 참여, 공공 시행자 방식 및 지구 지정 방식의 문제 등 사업 자체가 가진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김승욱, 2021; 김지엽 외, 2021; 변세일 외, 2021; 김제경, 2022; 김인호, 2023). 한편, 김인호(2023)의 연구는 설문조사와 AHP 분석을 통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의 인식을 살펴보고 사업 추진에서의 장애요인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구 지정이 이루어진 2개 구역의 사례를 비교하는 것으로, 지구 지정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 요인들을 도출하는 과정이었다. 현재까지 후보지 철회 구역을 다룬 연구는 전무하였으며, 동일한 외부 요건 하에 지구 지정과 후보지 철회라는 대조적인 결과와, 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지구 지정 구역과 함께, 후보지 철회 구역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지구 지정 구역과 후보지 철회 구역 간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t-검정 및 맨-휘트니 U 검정, 도면 분석, 현장 답사 및 인터뷰 등을 수행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지구 지정과 후보지 철회가 이루어지는지 밝히고자 한다. 지구 지정 구역 및 후보지 철회 구역 간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속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정비사업에 대한 영향 요인 관련 선행연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1년 이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직 지구 지정과 후보지 철회를 다룬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성격이 유사한 기존 정비사업을 다룬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정비사업 추진 및 해제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정비사업에 대한 영향 요인을 다룬 선행연구는 연구대상의 범위에 따라 사업구역 내 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영관 외, 2007; 임윤환, 2008; 양성돈 외, 2010; 현수현·이승주, 2014; Osman et al., 2015; 권혁삼 외, 2016; 김성훈·구자훈, 2016; 성진욱·남진, 2016; Longo and Campbell, 2017; 홍우영·정석, 2018; Zhang et al., 2022; 정광식 외, 2024)와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강세진 외, 2007; 김중돈 외, 2012; 김태선 외, 2015; 이도길 외, 2017; Lee, 2019; 이도길, 2021)로 구분할 수 있다.

        개별 필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선행연구들은 토지등소유자, 세입영업자 등 연구대상을 다양화하여 설문조사 및 회귀 분석을 수행하거나,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데이터 비교를 통해 필지들의 물리적 특성을 조사하기도 하였다. 김영관 외(2007)의 연구는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토지면적이 클수록 찬성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재학자녀가 있을 경우, 주 소득이 임대수입일 경우, 주거환경에 만족할수록 반대하는 경향을 보임을 밝혔다. 임윤환(2008)의 연구는 단독주택 중심의 주택재정비구역에서 단독주택 여부, 경과연도, 근린생활시설 여부, 대상지 내 거주 등이 소유자들의 동의여부에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현수현·이승주(2014)의 연구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인식을 도출하고, 지역 주민과 전문가 간 차이가 크지 않음을 보여주면서 전문가들이 주민들을 대변하고 있음을 밝혔다. 김성훈·구자훈(2016)의 연구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찬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거주위치, 종전자산, 임대소득, 분담금, 용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성진욱·남진(2016)의 연구는 소규모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전용면적, 종전부동산가액, 차량보유여부, 거주기간, 친밀여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Zhang et al.(2022)의 연구는 지역 주민들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공간적 차이에 따라 규명하였다. 도심에서는 주거지 권리와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신뢰가, 중간지역에서는 건물 층수와 정부 및 기업, 마을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외곽지역에서는 마을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개발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광식 외(2024)의 연구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주택정비 및 개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소유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파악하였다. 한편, 양성돈 외(2010)의 연구는 사업구역 내 세입영업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고, 제조업과 같이 생산행위를 하는 업종이거나, 영업자의 주 거래처 위치가 사업구역 내에 있을수록, 권리금을 지불했을 때 사업에 반대하는 경향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권혁삼 외(2016)의 연구는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데에는 물리적 환경 개선과 경제적 이익 증진이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사업구역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고, 기금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홍우영·정석(2018)의 연구는 정릉 제6구역 재건축사업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근거이론에 따라 사업에 대한 입장 변화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였다. Osman et al.(2015)의 연구는 체코에서 브라운필드의 성공적인 재생에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철도 접근성, 정부 지원 등을 도출하였다. Longo and Campbell(2017)의 연구는 경제적 기법을 활용하여 재개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고,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소형 부지, 미사용 부지, 사유지가 재개발될 가능성이 더 큼을 밝혔다.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추진구역과 해제구역을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건축물 특성, 토지 특성, 경제적 특성 등 정비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강세진 외(2007)의 연구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에서 중심지 접근성, 간선도로 접근성, 세입자 세대비율, 대지면적의 표준편차, 건물 밀도, 세대밀도, 실세금리 등이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시계열적으로 실세금리를 인하할수록, 지가가 하락할수록,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할수록 사업추진 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밝혔다. 김중돈 외(2012)의 연구는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판별 분석을 수행하였고,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구분하여 요인을 분석하였다. 재개발사업 추진 영향 요인으로 사업용적률, 정비유형, 면적을, 재건축사업 추진 영향 요인으로 사업용적률, 정비유형, 전면도로폭, 경사를 도출하였다. 김태선 외(2015)의 연구에서는 과소필지 비율, 연면적 비율, 비례율, 추진주체 유무, 주거환경만족도가 정비사업의 추진과 해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도길 외(2017)의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구역과 해제구역이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추진구역에서 상호작용하는 변수는 비례율, 평균 공시지가, 개발주체유무, 주거환경 만족비율로 나타났고, 해제구역에서 상호작용하는 변수는 비례율, 개발주체유무, 이웃 간 신뢰비율로 나타났다. 정비사업이 해제된 구역을 다룬 연구들은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 현황을 토대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거나(Lee, 2019), 영향 요인 결정 변수를 도출하였다(이도길, 2021). Lee(2019)의 연구는 대중교통 접근성은 좋지만 접도율이 낮고,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뉴타운사업 해제구역의 특성을 파악하였고, 사례 분석을 통해 토지가격 상승 및 빈집 방치 등 도시재생 이슈를 도출하였다. 이도길(2021)의 연구는 해제구역의 영향 요인 결정변수로 추진주체 유무, 토지등소유자 수, 평균공시지가를 도출하였다.

        정비사업 추진 및 해제에 대한 영향 요인들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분석하는 연구 방법 또한 다양하게 적용되었다. 이에 본 연구도 문헌 조사 및 통계 분석과 함께, 도면 분석, 현장 답사, 심층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구 지정과 후보지 철회 간 주민, 사업담당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어떠한 상황에서 지구 지정과 후보지 철회가 이루어지는지 밝히고자 한다.

      

    

    

  
    
      Ⅲ. 분석의 틀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지구 지정 구역과 후보지 철회 구역 간 통계 분석을 진행하기 위한 1차 연구대상과, 도면 분석, 현장 답사 및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한 2차 연구대상으로 구분하였다.

        1차 연구대상은 2024년 12월 기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82개소 중 지구 지정이 완료된 구역 17개소와 후보지를 철회한 구역 29개소 등 총 46개소로 선정하였다. 또한 사업구역의 입지 및 유형에 따른 요인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1차 연구대상을 서울(Seoul), 수도권(Capital Region, CR), 지방대도시(Local Cities, LC) 등 사업구역 위치와 역세권(Station Influence Area, SIA), 준공업지역(Semi-Industrial Zone, SIZ), 저층주거지(Low-Rise Residential Area, LRA) 등 사업 유형에 따라 구분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3>, <Figur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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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구역 위치에 따라 1차 연구대상을 구분하였을 때, 지방대도시에 위치한 사업구역 중 지구 지정 구역은 1개소로, 지방대도시에서의 지구 지정과 후보지 철회 간 차이를 분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39개소를 대상으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사업 유형에 따라 1차 연구대상을 구분하였을 때, 준공업지역 유형의 사업구역은 1개소로, 준공업지역에서의 지구 지정과 후보지 철회 간 차이를 분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역세권과 저층주거지에 위치한 45개소를 대상으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2차 연구대상은 도면 분석과 인터뷰를 진행해야 하기에, 지구 지정 구역과 후보지 철회 구역 전체를 대표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구역으로 선정하였다. 구역 선정을 위하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지역별로 구분하는 과정을 거쳤다. 지역별로 구분한 후보지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12개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9개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7개소, 경기도 부천시 7개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6개소 등으로 나타났고, 이외에 다른 지역들은 모두 4개소 이하로 나타났다. 후보지가 4개소 이하인 지역 내 사업구역들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구역 전체를 대표한다기보다는 구역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들은 2차 연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장기화로 인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고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지역들을 추리고자, 후보지 선정 발표일자를 비교하였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내 사업구역은 1차 선도사업 후보지1)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내 사업구역은 2차 선도사업 후보지2)로 발표되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잘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2차 연구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은평구, 도봉구 내 지구 지정 구역 6개소와 후보지 철회 구역 12개소 등 총 18개소로 선정하였으며, <Table 4>, <Figure 2>와 같다.

        
          Table 4.  
				
          

          
            Classification of secondary research group by type
          
          

        

        
        

        
          
          

          Figure 2.  
				
          

          
            Secondary research group
          
          

          

        

        2차 연구대상은 모두 서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구역 위치는 구분할 수 없었고, 사업 유형에 따라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로만 구분하였다. 이때, 준공업지역 유형의 사업구역은 창동 674 일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개소만 존재하였기 때문에, 준공업지역 유형은 제외하였다. 역세권 유형은 사업구역 면적에 따라 10,000m2 미만 역세권 유형과 10,000m2 이상 역세권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구분 기준은 저층주거지 유형의 사업구역 선정 기준인 10,000m2를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10,000m2 이상 역세권 유형의 분석 결과와 저층주거지 유형의 분석 결과를 비교할 수 있었다. 또한 10,000m2 미만 역세권 유형을 분류하여 역세권 유형의 소규모 사업과 대규모 사업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2차 연구대상은 지구 지정 구역 6개소와 후보지 철회 구역 11개소 등 총 17개소이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구 지정 구역과 후보지 철회 구역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통계 분석, 도면 분석, 현장 답사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두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는 통계 분석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샤피로-윌크 검정을 진행하여 각 집단의 변수들이 정규 분포 가정을 충족하는지 검정하였다. 검정 결과에 따라 t-검정과 맨-휘트니 U 검정 중 분석 방법을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였다. 또한 1차 연구 대상을 사업구역 위치와 사업 유형에 따라 구분한 지구 지정 구역과 후보지 철회 구역 간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지구 지정 구역과 후보지 철회 구역 간 도시공간구조 차이를 살펴보고, 통계 분석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2차 연구 대상에 대한 도면 분석을 진행하였다. 도면 분석의 내용은 주변 현황, 용도지역, 노후정도, 건축물용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인식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2024년 11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5일까지 현장 답사와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청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시행하는 LH 담당자, 사업을 지원하는 구청 공무원, 사업 후보지 검토 및 지구 지정, 사업계획 수립을 진행한 정비업체 직원, 사업 동의서를 수합한 주민대표 등으로 선정하여 총 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Table 5>와 같다. 인터뷰 내용은 구역 특성, 사업 신청 이유, 사업에 대한 호응 정도, 지구 지정 및 후보지 철회 요인, 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것으로 구성하였으며, 인터뷰 대상자와 답변에 따라 질문들을 수정해나갔다.

        
          Table 5.  
				
          

          
            Interview respondents
          
          

        

        
        

      

    

    

  
    
      Ⅳ.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분석에 사용할 변수의 기술통계는 <Table 6>과 같다. 계획 용적률, 공공임대주택 비율, 기부채납 비율, 평균 할인율 등 경제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은 데이터가 공개된 사업구역인 19개소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토지 특성과 관련된 독립변수로서, 국공유지 비율의 평균은 약 12.83%, 과소필지 비율의 평균은 약 25.94%, 평균 공시지가의 평균은 약 2,496천 원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특성과 관련된 독립변수로서, 다가구 및 다중주택 연면적 비율의 평균은 약 26.05%, 다세대 및 연립주택 연면적 비율의 평균은 약 19.68%, 노후건물 비율의 평균은 약 88.89%, 평균 용적률의 평균은 약 155.50%로 나타나 대다수의 사업구역들이 노후 저층주거지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구역 특성과 관련된 독립변수로서, 사업구역 면적의 평균은 약 4.67ha, 간선도로까지 거리의 평균은 약 138.88m, 전철역까지 거리의 평균은 약 487.21m, 토지등소유자 수의 평균은 약 524.50인, 세대밀도의 평균은 약 45.04세대/ha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설명회 개최 횟수의 평균은 약 1.43회, 과거 정비사업 추진 여부의 평균은 약 0.28, 반경 1km 이내 공공정비사업 구역 수의 평균은 약 2.02개로 나타났다. 사업구역 면적의 표준편차와 토지등소유자 수의 표준편차는 각각 4.15ha, 462.58인으로 사업구역 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간선도로까지 거리의 표준편차와 전철역까지 거리의 표준편차도 각각 102.77m, 659.03m로 사업구역 간 접근성 편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특성과 관련된 독립변수로서, 공급 세대의 평균은 약 1,303.83세대, 계획 용적률의 평균은 약 371.63%, 공공임대주택 비율의 평균은 약 13.07%, 기부채납 비율의 평균은 약 14.95%, 평균 할인율의 평균은 약 9.20%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비율의 표준편차와 기부채납 비율의 표준편차는 각각 2.53%, 1.96%로 사업구역 간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N=46)

          
          

        

        
        

      

      
        2. 물리적 특성 비교 분석
        
          1) 지구 지정 구역과 후보지 철회 구역 간 비교 분석 결과
          지구 지정 여부에 따라 연구 대상을 지구 지정과 후보지 철회로 분류하였다. 샤피로-윌크 검정을 진행하여 두 집단의 변수들이 정규성을 만족하는지 검정하였다. 샤피로-윌크 검정 결과, 다가구 및 다중주택 연면적 비율과 노후건물 비율, 평균 용적률, 세대밀도, 평균 할인율은 정규성을 충족하였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정규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성을 충족하는 변수들은 t-검정을 진행하였고, 정규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변수들은 비모수적 방법 중 하나인 맨-휘트니 U 검정을 진행하여 독립된 두 집단 간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지구 지정 여부에 따라 대상을 분류했을 때, 토지등소유자 수와 주민설명회 개최 횟수, 기부채납 비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등소유자 수의 차이는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구 지정 구역(약 651.32인)이 후보지 철회 구역(약 450.16인)보다 토지등소유자 수가 더 많음을 보여주었다. 주민설명회 개최 횟수의 차이는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구 지정 구역(약 2.06회)이 후보지 철회 구역(약 1.07회)보다 주민설명회 개최 횟수가 더 많음을 보여주었다. 기부채납 비율의 차이는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구 지정 구역(약 15.38%)이 후보지 철회 구역(약 12.67%)보다 기부채납 비율이 더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토지등소유자 수가 많은 것, 주민설명회 개최 횟수가 많은 것, 기부채납 비율이 높은 것이 지구 지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Table 7.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designated sites and withdrawn candidate sites 
              (N=46)

            
            

          

          
          

        

        
          2) 사업구역 위치에 따른 집단 간 비교 분석 결과
          다음으로, 서울, 수도권, 지방대도시 등 사업구역 위치에 따라 지구 지정과 후보지 철회 사이의 차이가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업구역 위치를 구분하는 요소를 추가하였다. 지방대도시에 위치한 사업구역 중 지구 지정 구역은 1개소로, 지방대도시에서의 지구 지정과 후보지 철회 간 차이를 분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39개소를 대상으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각 집단의 변수들이 정규성을 만족하는지 검정하기 위하여 샤피로-윌크 검정을 진행하였다. 서울 내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한 샤피로-윌크 검정 결과, 과소필지 비율과 다가구 및 다중주택 연면적 비율, 다세대 및 연립주택 연면적 비율, 노후건물 비율, 평균 용적률은 정규성을 충족하였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정규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판단불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내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한 샤피로-윌크 검정 결과, 국공유지 비율과 과소필지 비율, 평균 공시지가, 다세대 및 연립주택 연면적 비율, 노후건물 비율, 평균 용적률, 간선도로까지 거리, 토지등소유자 수, 세대밀도는 정규성을 충족하였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정규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판단불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성을 충족하는 변수들은 t-검정을 진행하였고, 정규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변수들은 비모수적 방법 중 하나인 맨-휘트니 U 검정을 진행하여 독립된 두 집단 간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서울에 위치한 사업구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수와 주민설명회 개최 횟수, 기부채납 비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등소유자 수의 차이는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구 지정 구역(약 601.40인)이 후보지 철회 구역(약 245.91인)보다 토지등소유자 수가 더 많음을 보여주었다. 주민설명회 개최 횟수의 차이는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구 지정 구역(약 2.00회)이 후보지 철회 구역(약 1.06회)보다 주민설명회 개최 횟수가 더 많음을 보여주었다. 기부채납 비율의 차이는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구 지정 구역(약 15.67%)이 후보지 철회 구역(약 8.00%)보다 기부채납 비율이 더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서울에 위치한 사업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수가 많은 것, 주민설명회 개최 횟수가 많은 것, 기부채납 비율이 높은 것이 지구 지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8.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groups by site location 
              (N=39)

            
            

          

          
          

          수도권에 위치한 사업구역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았다.

        

        
          3) 사업 유형에 따른 집단 간 비교 분석 결과
          마지막으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사업 유형에 따라 지구 지정과 후보지 철회 사이의 차이가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업 유형을 구분하는 요소를 추가하였다. 준공업지역 유형의 사업구역은 1개소로, 준공업지역에서의 지구 지정과 후보지 철회 간 차이를 분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역세권과 저층주거지에 위치한 45개소를 대상으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각 집단의 변수들이 정규성을 만족하는지 검정하기 위하여 샤피로윌크 검정을 진행하였다. 역세권 유형의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한 샤피로-윌크 검정 결과, 과소필지 비율과 다가구 및 다중주택 연면적 비율, 노후건물 비율, 세대밀도는 정규성을 충족하였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정규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판단불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층주거지 유형의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한 샤피로-윌크 검정 결과, 국공유지 비율과 과소필지 비율, 평균 공시지가, 다세대 및 연립주택 연면적 비율, 노후건물 비율, 평균 용적률, 사업구역 면적, 세대밀도, 공급 세대는 정규성을 충족하였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정규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판단불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성을 충족하는 변수들은 t-검정을 진행하였고, 정규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변수들은 비모수적 방법 중 하나인 맨-휘트니 U 검정을 진행하여 독립된 두 집단 간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역세권 유형의 경우, 다세대 및 연립주택 연면적 비율과 전철역까지 거리, 토지등소유자 수, 주민설명회 개최 횟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세대 및 연립주택 연면적 비율의 차이는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구 지정 구역(약 23.06%)이 후보지 철회 구역(약 12.17%)보다 다세대 및 연립주택 연면적 비율이 더 높음을 보여주었다. 전철역까지 거리의 차이는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구 지정 구역(약 240.01m)이 후보지 철회 구역(약 168.70m)보다 전철역까지 거리가 더 멂을 보여주었다. 토지등소유자 수의 차이는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구 지정 구역(약 493.68인)이 후보지 철회 구역(약 338.39인)보다 토지등소유자 수가 더 많음을 보여주었다. 주민설명회 개최 횟수의 차이는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구 지정 구역(약 2.09회)이 후보지 철회 구역(약 1.07회)보다 주민설명회 개최 횟수가 더 많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역세권 유형의 사업구역에서 다세대 및 연립주택 연면적 비율이 높은 것, 토지등소유자 수가 많은 것, 주민설명회 개최 횟수가 많은 것이 지구 지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전철역까지 거리가 가까운 것이 후보지 철회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Table 9.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groups by type 
              (N=45)

            
            

          

          
          

          저층주거지 유형의 경우, 국공유지 비율과 토지등소유자 수, 주민설명회 개최 횟수, 반경 1km 이내 공공정비사업 구역 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유지 비율의 차이는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구 지정 구역(약 15.96%)이 후보지 철회 구역(약 8.72%)보다 국공유지 비율이 더 높음을 보여주었다. 토지등소유자 수의 차이는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구 지정 구역(약 940.33인)이 후보지 철회 구역(약 580.18인)보다 토지등소유자 수가 더 많음을 보여주었다. 주민설명회 개최 횟수의 차이는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구 지정 구역(약 2.00회)이 후보지 철회 구역(약 1.07회)보다 주민설명회 개최 횟수가 더 많음을 보여주었다. 반경 1km 이내 공공정비사업 구역 수의 차이는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구 지정 구역(약 2.67개)이 후보지 철회 구역(약 0.93개)보다 반경 1km 이내 공공정비사업 구역 수가 더 많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저층주거지 유형의 사업구역에서 국공유지 비율이 높은 것, 토지등소유자 수가 많은 것, 주민설명회 개최 횟수가 많은 것, 반경 1km 이내 공공정비사업 구역 수가 많은 것이 지구 지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소결
          t-검정과 맨-휘트니 U 검정 등 통계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지구 지정 구역이 후보지 철회 구역보다 토지등소유자 수와 주민설명회 개최 횟수가 많고 기부채납 비율이 높았다. 사업구역 위치에 따른 분류기준을 추가하였을 때, 서울에 위치한 사업구역에서는 전체 결과와 동일하게 지구 지정 구역이 후보지 철회 구역보다 토지등소유자 수와 주민설명회 개최 횟수가 많고 기부채납 비율이 높았다. 반면, 수도권에 위치한 사업구역에서는 지구 지정 구역과 후보지 철회 구역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았다. 사업 유형에 따른 분류기준을 추가하였을 때, 역세권 유형의 사업구역에서는 지구 지정 구역이 후보지 철회 구역보다 다세대 및 연립주택 연면적 비율이 높고 전철역까지 거리가 멀었다. 저층주거지 유형의 사업구역에서는 지구 지정 구역이 후보지 철회 구역보다 국공유지 비율이 높고 반경 1km 이내 공공정비사업 구역 수가 많았다. 토지등소유자 수와 주민설명회 개최 횟수는 두 가지 유형에서 모두 지구 지정 구역이 후보지 철회 구역보다 많았다.

        

      

      
        3. 도시공간구조 비교 분석
        지구 지정 구역과 후보지 철회 구역 간 도시공간구조를 분석하여 차이를 살펴보고 통계 분석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2차 연구대상에 대한 도면 분석을 진행하였다. 2차 연구대상은 10,000m2 미만 역세권 유형, 10,000m2 이상 역세권 유형, 저층주거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구 지정 구역과 후보지 철회 구역을 비교하였다.

        
          1) 10,000m2 미만 역세권 유형
          10,000m2 미만 역세권 유형은 방학역 인근, 연신내역 인근, 녹번역 인근 등 지구 지정 구역 3개소와 새절역 서측, 미아사거리역 북측, 삼양사거리역 인근, 수유역 남측2 등 후보지 철회 구역 4개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Figure 3>, <Figure 4>와 같다.

          
            
            

            Figure 3.  
				
            

            
              District designation of station influence area less than 10,000 m2
            
            

            

          

          
            
            

            Figure 4.  
				
            

            
              Withdrawal of station influence area less than 10,000 m2
            
            

            

          

          지구 지정 구역의 면적은 5,306.0m2~8,194.0m2이며, 국공유지 비율은 약 0.03%~6.06%, 과소필지 비율은 약 4.65%~31.67%, 평균 공시지가는 약 2,325,309원/m2~4,480,207원/m2, 평균 용적률은 약 166.81%~255.34%이다. 국공유지 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낮았고, 평균 용적률은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접근성은 전철역까지 거리가 모두 250m 이내로 좋은 편이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 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0년 이상 경과 노후건물 비율은 약 69.23%~84.21%로, 전체 평균보다 낮은 편이었다. 건축물용도는 주로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도 혼재되어 있었다.

          후보지 철회 구역의 면적은 5,138.0m2~7,866.0m2이며, 국공유지 비율은 약 0.00%~2.73%, 과소필지 비율은 약 16.67%~57.69%, 평균 공시지가는 약 2,963,955원/m2~4,162,578원/m2, 평균 용적률은 약 147.25%~201.14%이다. 국공유지 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낮았고, 평균 공시지가는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접근성은 전철역까지 거리가 모두 300m 이내로 좋은 편이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 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0년 이상 경과 노후건물 비율은 약 79.49%~100.00%로 나타났다. 건축물용도는 주로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도 혼재되어 있었다.

        

        
          2) 10,000m2 이상 역세권 유형
          10,000m2 이상 역세권 유형은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 등 지구 지정 구역 2개소와 미아역 서측, 미아사거리역 동측, 수유역 남측1 등 후보지 철회 구역 3개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Figure 5>, <Figure 6>과 같다.

          
            
            

            Figure 5.  
				
            

            
              District designation of station influence area larger than 10,000 m2
            
            

            

          

          
            
            

            Figure 6.  
				
            

            
              Withdrawal of station influence area larger than 10,000 m2
            
            

            

          

          지구 지정 구역의 면적은 15,272.0m2~41,276.0m2이며, 국공유지 비율은 약 10.01%~14.25%, 과소필지 비율은 약 11.61%~24.75%, 평균 공시지가는 약 2,293,176원/m2~32,705,215원/m2, 평균 용적률은 약 165.40%~186.28%이다. 과소필지 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접근성은 전철역까지 거리가 모두 250m 이내로 좋은 편이었다.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 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0년 이상 경과 노후건물 비율은 약 79.05%~86.49%로, 전체 평균보다 낮은 편이었다. 건축물용도는 주로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도 혼재되어 있었다.

          후보지 철회 구역의 면적은 11,458.0m2~39,498.0m2이며, 국공유지 비율은 약 7.38%~11.68%, 과소필지 비율은 약 24.18%~49.41%, 평균 공시지가는 약 2,273,022원/m2~3,242,375원/m2, 평균 용적률은 약 146.28%~196.95%이다. 국공유지 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접근성은 전철역까지 거리가 모두 200m 이내로 좋은 편이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 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0년 이상 경과 노후건물 비율은 약 85.00%~87.32%로 나타났다. 건축물용도는 주로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장 및 창고시설도 혼재되어 있었다.

        

        
          3) 저층주거지 유형
          저층주거지 유형은 증산4구역 등 지구 지정 구역 1개소와 덕성여대 인근, 방학초교 인근, 삼양역 북측, 번동중학교 인근 등 후보지 철회 구역 4개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Figure 7>, <Figure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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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trict designation of low-rise residential area
            
            

            

          

          
            
            

            Figure 8.  
				
            

            
              Withdrawal of low-rise residential area
            
            

            

          

          지구 지정 구역의 면적은 166,022.0m2이며, 국공유지 비율은 약 16.14%, 과소필지 비율은 약 11.05%, 평균 공시지가는 약 2,509,903원/m2, 평균 용적률은 약 141.55%이다. 과소필지 비율과 평균 용적률은 전체 평균보다 낮았고, 국공유지 비율과 평균 공시지가는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접근성은 6호선 증산역과 바로 인접하여 우수한 편이었다.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0년 이상 경과 노후건물 비율은 약 89.54%로, 전체 평균보다 조금 높은 편이었다. 건축물용도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공장 및 창고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었다.

          후보지 철회 구역의 면적은 13,000.0m2~39,233.0m2이며, 국공유지 비율은 약 6.37%~13.53%, 과소필지 비율은 약 10.99%~40.38%, 평균 공시지가는 약 1,573,112원/m2~2,513,050원/m2, 평균 용적률은 약 98.49%~161.33%이다. 접근성은 전철역까지 거리가 모두 350m 이상으로 좋지 않은 편이었다.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등 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0년 이상 경과 노후건물 비율은 약 81.58%~89.68%로 나타났다. 건축물용도는 주로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시설도 혼재되어 있었다.

        

        
          4) 소결
          도시공간구조를 비교 분석한 결과, 10,000m2 미만 역세권 유형과 10,000m2 이상 역세권 유형 등 역세권 유형에서는 지구 지정 구역과 후보지 철회 구역 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0,000m2 이상 역세권 유형의 경우, 전철역까지 거리와 용도지역 단계에서 일부 차이를 보였다. 지구 지정 구역이 후보지 철회 구역보다 전철역까지 거리가 더 먼 경향을 보이며, 통계 분석 결과와 일치하였다. 용도지역 단계 차이는 쌍문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구역 내 어린이공원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부터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이는 없었다.

          저층주거지 유형에서는 지구 지정 구역이 후보지 철회 구역보다 국공유지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며, 통계 분석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 다른 도면 분석 결과로, 저층주거지 유형에서 지구 지정 구역과 후보지 철회 구역은 모두 교육시설과 인접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구 지정 구역은 후보지 철회 구역과 다르게 전철역과 인접하고 있었으며, 사업구역 면적도 매우 넓은 경향을 보였다.

        

      

      
        4.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비교 분석
        통계 분석 및 도면 분석의 결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비교 분석하고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2차 연구대상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10,000m2 미만 역세권 유형, 10,000m2 이상 역세권 유형, 저층주거지 유형 중 일부 구역에 대한 현장답사를 병행하였다.

        
          1) 10,000m2 미만 역세권 유형
          10,000m2 미만 역세권 유형인 방학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구역은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주거상업고밀지구로 진행되는 사업구역이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대부분 4층 이하의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학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구역은 과거에 정비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을 원할지라도 사업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도봉구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소개하고 홍보를 진행하여 주민들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도봉구에서 주최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은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분양가 책정 방식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가진 장단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LH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 리스크 감당 등을 이유로, 일반 분양가를 매우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일반 분양가와 우선 분양가 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단점이 발생한다. 하지만 주민 연령대가 높은 편이라 정비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원하는 상태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장점에 집중하여 지구 지정에 대한 동의를 얻는데 어려움이 크지 않았다. 또한 방학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구역은 오히려 작은 사업구역 면적과 약 60%~70%의 실거주민 비율로, 구역 내 주민 대상 설명회 추가 개최를 통해 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

        

        
          2) 10,000m2 이상 역세권 유형
          10,000m2 이상 역세권 유형인 쌍문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구역은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주거상업고밀지구로 진행되는 사업구역이다.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대부분 4층 이하의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쌍문역 동측 내 주민들은 사업성 부족으로 인하여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LH와 같은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빠르게 신청하였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주민 대표 회의를 구성하고, 자발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초기에는 다른 사업구역과 유사하게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고 일부 주민들이 사업을 반대하였다. 특히, 쌍문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구역은 다세대 및 연립주택 연면적 비율이 약 34.76%로, 평균(약 19.68%)보다 높아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었다. 이에 주민 대표 회의 구성원들이 주민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사업을 설명하고, 공공에 주민설명회 추가 개최를 요구하는 등 열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익공유형 주택 등 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원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방안들이 주민 사이에 공유되었고, 다른 정비사업보다 주거환경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이처럼 적극적인 주민 대표 회의 및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을 통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가지는 이점들을 상세하게 설명해준다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큰 주민들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구 지정에 동의할 수 있다.

          또 다른 10,000m2 이상 역세권 유형인 쌍문역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구역은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주거상업고밀지구로 진행되는 사업구역이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대부분 4층 이하의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쌍문역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가 적용되기 때문에, 민간 정비사업 및 아파트 건설이 불가하였고,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주택 개량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면, 7층 이하 규제 해제 및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여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었다.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매우 호의적이었고, 사업에 대한 정보를 듣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많았다. 이에 주민 대표 회의를 중심으로 주민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하였고, 주민설명회 참여 비율은 매번 70% 이상 달성하였다.

          또한 과거 정비사업을 추진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의 주민들이 주민 대표 회의를 구성하여 주민 동의를 받았다. 주민 대표 회의 및 구역 내 주민들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이권이 개입할 여지를 만들지 않았다. 즉,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와 조합장 수행을 위하여 서로를 고발하는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지구 지정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었다.

        

        
          3) 저층주거지 유형
          저층주거지 유형인 방학초교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구역은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진행되었던 사업구역이다.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북쪽의 신우빌라와 남쪽의 단독주택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북쪽에 위치한 신우빌라 거주민들을 중심으로, 후보지 신청을 위한 최소 동의율 10%를 충족하여 후보지를 신청하였다. 후보지 발표 이후, 남쪽의 단독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지 못한 상황에서 단독주택 거주민들은 사업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고, 사업 추진을 반대하였다. 또한 사업기간 동안, 단독주택 지역 내 영세상인들이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시위도 진행하였다. 영세상인 및 일부 빌라소유주들을 중심으로 반대시위가 심해지면서, 남쪽의 단독주택단지를 제척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북측 방학초등학교와 인접한 상태로 사업구역 면적이 줄어들면서, 교육시설의 일조권 확보와 용적률 상향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하였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였고, 별도의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기 이전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철회를 진행하였다. 현재는 구청 담당자가 제안한 모아타운 사업으로 전환하여 인근 지역과 함께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저층주거지 유형인 덕성여대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구역은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진행되었던 사업구역이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대부분 3층 이하의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 대상지 내에는 덕성여자대학교 소유의 토지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덕성여대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구역은 과거 정비사업 추진과 무산을 경험한 구역으로, 주민들이 동의서를 모아 사업을 신청하였다. 사업구역 내에는 덕성여자대학교 법인 소유의 토지가 면적 중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을 위한 덕성여자대학교 법인의 토지 수용이 불가하였다. 이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수의 2/3 이상 동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또 다른 요건인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는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덕성여자대학교 법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법인은 법인 소유의 비옥토 1등급 토지들도 함께 수용해주기를 바랬지만, 사전검토위원회 측에서는 이것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덕성여자대학교 법인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아 토지면적 동의 요건인 1/2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최종적으로 후보지 철회가 이루어졌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가 철회된 이후, 정비사업 전문가인 주민을 필두로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위한 동의서를 수합 중에 있다.

        

        
          4) 소결
          인터뷰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구 지정 요인으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 추진 의사, 주민설명회 추가 개최를 통한 사업 내용 공유 등을 꼽았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내 주민들은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서 민간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공공이 주도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호의적인 입장이었다. 특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역세권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상업고밀지구에서 용적률 완화 및 사업성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어 주민들이 더 호의적이었다. 정주환경 개선과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열의로, 사업에 호의적인 주민들이 다른 주민들에게 사업을 설명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지구 지정에 동의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구 지정을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사전검토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전검토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사전검토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 시행 초기에는 연 1회만 개최하여 검토 안건이 매우 한정적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LH는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좋거나 주민들의 호의가 더 좋은 구역을 우선 선정하여 사전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때, 방학역 인근,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 등 주민들의 호의가 좋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들이 검토 안건으로 산정되었고, 사전검토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주민설명회 개최가 이루어졌다. 방학역 인근,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 구역 내 주민들은 사전검토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한 주민설명회를 통해 대략적인 사업 내용과 계획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검토위원회를 연 1회 개최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인 LH도 이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주민설명회 개최가 불가하여 사업 기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사전검토위원회 개최를 연 2회~3회로 늘려 진행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철회 요인으로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한 반감, 사업 추진이 불가한 상태 발생 등을 꼽았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새롭게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였다. 사업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 추진의 찬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래의 절차대로라면, 사업 계획 수립, 사전검토위원회 개최, 주민설명회 개최, 동의서 징구 순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사업 계획과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동의서 징구를 마주하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찬성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또 다른 요인에는 현물선납 방식에 대한 반감이 있다. 정부는 사업을 보다 빠르게 진행하기 위하여 관리처분 방식이 아닌, 신탁3)과 유사한 현물선납 방식을 채택하였지만, 주민들은 이를 토지 강제 수용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방식이라 간주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LH에 토지 등 재산을 선납한 이후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사업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었다.

          정보가 부족한 주민들은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웃 주민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앞서 언급한 이유에 의거하여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영향력을 가지면, 후보지 철회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응하여 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정보가 부족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업구역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주체가 부족하였다. 주민 대표 회의를 구성하는 일부 주민들이 이를 담당하고 있지만, 법적인 당위성과 전문성을 가지지 못하여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로 인하여 주민 대표가 수시로 교체되거나 주민 대표 회의가 와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사업에 대한 반감이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사업 추진이 불가한 상태가 발생하면, 후보지 철회가 이루어졌다. 사업구역 인근에 위치한 교육시설의 일조권이 확보되지 못하거나, 토지면적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기존 후보지를 철회하고 사업구역 경계를 변경하거나, 다른 정비사업 추진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외에도 주민들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통해 분담금 없이 새로운 집을 마련하고 자산 가치를 증식시키는 것을 원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사업을 통해 자산 가치가 증식하는 만큼 분담금이 발생하는데, 주민들은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이유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 분담금을 지불하는 것이 괜찮다 하더라도, 우선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의 차이가 크지 않은 이유도 작용하였다. 즉,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할인율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일부 후보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하여 우선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게 형성되는 분양가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후보지가 철회되기도 하였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되었던 구역 82개소 중 지구 지정이 완료된 구역 17개소와 후보지를 철회한 구역 29개소를 대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지정 및 후보지 철회 요인을 살펴보았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되어 관련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정비사업에 대한 영향 요인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분석을 위한 변수를 도출하였고, 두 집단 간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t-검정과 맨-휘트니 U검정을 진행하였다. 또한, 도면 분석, 현장 답사와 인터뷰를 수행하여 통계 분석 결과를 보완하였고, 지구 지정 구역과 후보지 철회 구역 간 도시공간구조와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차이를 비교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Table 10.  
				
        

        
          Summary of analysis results
        
        

      

      
      

      통계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지구 지정 구역이 후보지 철회 구역보다 토지등소유자 수와 주민설명회 개최 횟수가 많았고, 기부채납 비율이 높았다. 사업구역 위치에 따른 분류기준을 추가하였을 때, 서울에 위치한 사업구역에서는 지구 지정 구역이 후보지 철회 구역보다 토지등소유자 수와 주민설명회 개최 횟수가 많았고, 기부채납 비율이 높았다. 사업 유형에 따른 분류기준을 추가하였을 때, 역세권 유형의 사업구역에서는 지구 지정 구역이 후보지 철회 구역보다 토지등소유자 수와 주민설명회 개최 횟수가 많았고, 다세대 및 연립주택 연면적 비율이 높았으며, 전철역까지 거리가 멀었다. 저층주거지 유형의 사업구역에서는 지구 지정 구역이 후보지 철회 구역보다 토지등소유자 수와 주민설명회 개최 횟수, 반경 1km 이내 공공정비사업 구역 수가 많았고, 국공유지 비율이 높았다.

      도면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10,000m2 이상 역세권 유형의 사업구역에서는 지구 지정 구역이 후보지 철회 구역보다 전철역까지 거리가 멀었다. 저층주거지 유형의 사업구역에서는 지구 지정 구역과 후보지 철회 구역 모두 교육시설과 인접하고 있었다. 하지만 후보지 철회 구역과 다르게, 지구 지정 구역은 전철역과도 인접하였으며, 사업구역 면적도 매우 넓은 경향을 보였다.

      인터뷰 결과를 요약하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구 지정 요인으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 추진 의사, 주민설명회 추가 개최를 통한 사업 내용 공유 등을 꼽았다. 후보지 철회 요인으로는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한 반감, 사업 추진이 불가한 상태 발생 등을 꼽았다.

      토지등소유자 수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재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적정규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수가 필요하다는 이도길(2021)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구 지정에 있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토지등소유자 수가 적은 것이 정비사업 추진에 보다 수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과의 인터뷰 결과,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토지등소유자인 주민들이 많을수록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의견이 더 많이 공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설명회 개최 횟수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시행절차와 현황이 다른 것에서 유발되었다. 기존 시행절차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전검토위원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예정지구를 지정하지만, 실제로는 예정지구가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전검토위원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즉, 이미 지구 지정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주민설명회 개최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구역에서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더 많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지구 지정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

      기부채납 비율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에 기인하였다. 지구 지정된 구역에서는 기부채납 비율을 높게 요구해도 사업성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었지만, 기부채납 비율을 더 낮추는 계획을 진행해도 사업성이 개선되지 않는 구역들은 후보지를 철회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지구 지정된 구역의 평균 할인율이 후보지 철회된 구역의 평균 할인율보다 높은 것에서 이를 추론할 수 있다.

      역세권 유형의 사업구역에서 지구 지정 구역이 후보지 철회 구역보다 다세대 및 연립주택 연면적 비율이 높다는 것은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을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세대 및 연립주택 연면적 비율이 높을수록 정비사업을 추진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김태선 외(201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인터뷰 결과, 다세대 및 연립주택 소유주들은 이익공유형 주택 등을 통해 신규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구 지정 구역이 후보지 철회 구역보다 전철역까지 거리가 멀다는 것은 전철역과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철도 접근성이 좋을수록 개별필지 단위의 재생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Osman et al.(2015)의 연구에 근거하여 전철역과 가까울수록 주민들이 민간 정비사업 추진을 더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저층주거지 유형의 사업구역에서 지구 지정 구역이 후보지 철회 구역보다 국공유지 비율이 높다는 것은 국공유지 면적 비율이 높을수록 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 면적 요건을 충족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면 분석 결과, 저층주거지 유형의 사업구역들은 모두 교육시설과 인접하여 교육시설의 일조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때, 지구 지정 구역은 후보지 철회 구역과 다르게, 사업구역 면적이 매우 넓어서 용적률 상향을 최대로 제공받고도 교육시설 내 일조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 전철역과도 인접하고 있어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구 지정 구역이 후보지 철회 구역보다 반경 1km 이내 공공정비사업 구역 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구역이 다수 위치한 저층 주거지에서 지구 지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지역에 사업구역이 위치할 가능성이 높거나, 저층주거지 유형의 사업구역들이 주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표방하고 있는 정비사업 추진에서의 핵심은 주민들과의 소통으로, 지구 지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주민들은 평생에 일군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구 지정에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 특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새롭게 등장한 정비사업 유형으로, 현물보상방식, 할인율, 이익공유형 주택 등 생소한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다. 정비사업이 생경한 주민들을 설득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고 사업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공은 대면으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주민 대표 회의의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LH 등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주민들을 만나고 사업에 대한 정보를 직접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직접적인 정보 제공이 어렵다면, 주민들이 사업 과정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새로운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정보몽땅’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은 언제든지 사업 진행 과정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몽땅’과 유사한 서비스를 통해 후보지 발표 이후부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면, 방학초교 인근과 같이 사업 내용을 알지 못하여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반대하는 것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 지정 구역을 증가시키는 또 다른 방안은 지구 지정 가능성이 높은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다세대 및 연립주택 거주민들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익공유형 주택 공급 등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다세대 및 연립주택 비율이 높은 구역을 사업 후보지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하는 구역들은 역세권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전철역에서 가까운 구역보다는 오히려 먼 곳에 위치한 구역이어야 한다. 전철역에 가까운 구역들은 민간 정비사업이 가능하거나, 개별적인 주택 개량이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역세권 유형의 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때,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350m~500m의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후보지 인근에 교육시설이 위치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후보지 주변에 교육시설이 위치할 경우, 교육시설의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상향이 제한된다. 이때, 사업구역 면적까지 작으면, 교육시설의 일조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를 변경하기 어렵고 용적률 상향을 최대로 제공받을 수 없다. 따라서 교육시설과 인접한 후보지를 선정해야 한다면,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이후에도 교육시설의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넓은 후보지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들은 모두 기존 민간 정비사업으로 추진 시에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구역들이다. 인센티브를 최대한 제공하여 사업성을 향상시키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할인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여율을 보다 더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울특별시에서 진행하는 신속통합기획에서도 사업성이 부족한 구역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비율 등과 같은 공공기여율과 기부채납 비율을 완화해주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여 사업성이 부족한 구역에서 주민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공기여 완화 등 최소 할인율을 보장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다루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시행 기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 사업이 완료된 구역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통계 분석을 위한 표본이 부족하여 통계 분석을 통해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도면 분석과 현장 답사, 인터뷰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수행하여 통계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다방면의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보다 진행된 상태에서 공공에 제공되는 데이터를 통해 더 많은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차 지구 지정 구역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가진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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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s
      
        주1. 2021년 3월 31일 발표되었다.
      

      
        주2. 2021년 4월 14일 발표되었다.
      

      
        주3.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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